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1. 27.(화)

<보도내용>

□ ’26.1.27.(화) 헤럴드경제 ｢美, 2주전 “한미 공동 팩트 이행 촉구” 사전 

경고｣ 등 다수 매체는,

 ㅇ 미국이 2주전 우리나라에 “양국이 지난해 11월 체결한 조인트 팩트시트의 

무역 분야 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라”는 서한을 보냈으며,

 ㅇ 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행보의 

사전 경고”라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서울신문 등 일부 언론은 이러한 이행 촉구 서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과기부총리 앞으로 서한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

하였으며, 산업부 장관도 참조로 관련 서한을 수신하였습니다.

 ㅇ 다만 동 서한은 디지털 이슈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의 사유로 삼은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령을 제정하지 않았다”는 

언급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주한미대사대리의 서한은 금번 관세 인상 
발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또한 정부가 미측으로부터 서한을 받고 손 놓고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ㅇ 정부는 여러 계기에 우리나라의 디지털 관련 입법과 조치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측에 지속 설명해왔습니다.

 ㅇ 아울러, 정부는 각종 회의체를 통해 대미 통상현안 관련 동향을 관계

부처 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 한미FTA이행팀

책임자 팀  장 정지선 (044-203-5640)

담당자 사무관 서준호 (044-203-564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이은주 (044-202-4540)

국제협력총괄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유진 (044-202-4337)

     

http://www.korea.kr

